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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부활된지도 벌써 

10년을 지나 그 나이도 이제 성년에 가까워

지게 되었다. 이런 시점에서 태어난 참여정

부는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세계 각국의 

분권추진 욕구 그리고 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른 지방분권의 시대적 욕구와 필요성에 

의거 분권형 국가운영체계의 기본 틀을 제

시하였다.

그런데 지방분권이란 지역사회가 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행정이 무엇을 해야할 것

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을 어떻

게 조달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기

능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이 현

재의 지방재정환경, 특히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불균형의 심화 등으로 매우 어려운 현

실이나, 지방분권의 이념을 실제로 기능시키

기 위해서는 세원의 지방이전과 아울러 재

정지출과 부담이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지방

세제를 확립시켜야 할 것이다.

이번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가 재정․세제개혁로드맵에서 밝히고 있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대방안의 줄거리를 보면 

① 국세․지방세간 조정 및 지방세 체계개

편을 2007년도까지 마무리하고 ② 지방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부

동산관련세의 과표를 현실화하고, 관광세․

카지노세․원자력발전세 등 신세원을 개발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이울러 

교부세배분방식의 개선과 특별교부세의 축

소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을 정비하여 

자주재원화 또는 교부금화 하겠다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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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금까

지 우리나라는 국가의 급속한 성장과 균질

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국가가 정책목

표를 계획하고 지방이 시행하는 중앙통제형 

획일화된 국가운영방법 속에서 이를 뒷받침

해온 재정적 구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

원은 미약한 반면 국가에서 지방교부세, 국

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의 재정수단을 통해 

지방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방법을 활

용해 왔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2003년도 조세총액

중 국가와 지방의 조세배분은 79.8 : 20.2로 

지방세의 비중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되

어있는데 이번에 지방분권위원회가 제시한 

지방세․재정개혁이 진정한 세입의 자치를 

이룩할 수 있는 충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지방세확충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앞으로 추

이를 두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현시점에서 우리는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방분권을 추진해 나가

야할 것이며, 지방자치의 이념구현과 활력 

넘치는 지역발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사

회가 그 구성원인 주민에게 공통되는 과제

를 처리할 때에 자기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결정을 할 것과 그 결정이 자기의 책임과 부

담에 따라 이루어질 것의 두 개의 요건이 만

족될 수 있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될 때에 

바람직한 지역사회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

라는 점에 유념해야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 여건 하에서 지방분권에 

걸맞는 지방세와 관련된 재정운영과 지방세

원의 확충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 대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Ⅱ. 문제점 및 개선방향

지방재정의 확충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

금 등의 이전재원으로도 할 수 있고, 국세세

원의 지방세로의 이양이나 지방세의 새로운 

세원을 찾거나 세율 등의 상향조정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

는 지방분권의 시대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에 현재보다 더욱 

충실한 자주재원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

하다. 결국 분권화가 실현되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재정적 통합, 지방경찰제의 실

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리 등을 통하여 

사무와 권한의 이양이 이루어진다면 조세재

원도 국가와 지방의 배분비율을 가능한 한 

국가로부터 지방으로 세원의 이양을 많이 

해야할 것이고 이 경우에도 당장 눈앞에 보

이는 권한배분 등 현 실정에만 국한시킬 것

이 아니라 앞으로 곧 닥칠 노령화 사회를 대

비한 과제 등도 염두에 두고 항구적인 필요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1. 세입과 세출의 괴리 축소의 

필요성

지방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의 세출규모와 

지방세 수입의 괴리를 될 수 있는 한 축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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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연도별
조세총액

국세 지방세

세액 비율 세액 비율

1999

2000

2001

2002

2003

 936,893

 1,132,963

 1,224,327

 1,319,108

 1,424,317

 754,772

 929,347

 957,928

 1,036,152

 1,136,152

80.6

82.0

78.2

78.6

79.8

182,121

203,616

 266,399

282,609

 288,165

19.4

18.0

21.8

21.4

20.2

주) 2001년까지 결산액, 2002년도 최종예산액, 2003년도 당초예산액

※ 자료 : 행정자치부,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표 1〉 연도별 지방세 비중
(단위 : 억원, %)

구  분 일본(’99) 미국(’99) 영국(’99) 독일(’99) 프랑스(’99) 이탈리아(’99)

국세 58.5 59.1 95.0 50.3 81.3 86.8

지방세 41.5 40.9 5.0 49.7 18.7 13.2

  ※자료：Revenue Statistics(OECD. 2001)

〈표 2〉 외국의 국세․지방세 비율
(단위 : %)

고 과세자주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구성되

어야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정

신과는 너무 동떨어진 위치를 점하고 있는

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총액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

중이 너무 열악하다는 점이다.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지방

세가 조세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수치는 〈표 2〉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보다는 다

소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일본, 미국, 독일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각 국

가의 재정사정과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결

과이긴 하지만 최근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권한

의 이양과 이울러 현재보다 더욱 충실한 지

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을 배분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1)

1) 영국의 지방세 비중이 5.0%에 그치는 것은 영국의 

지방재정이 교육, 주택행정 등에 특화되어 있는 

점과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재산보유과세는 

지방세로 과세하고 있는데 반해 영국은 사업용재

산 Rate에 대한 재산세를 국세로 부과징수하여 

지방에 배분하는 등의 이유에 기인된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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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시․도 시 군 자치구

계

미해결

248

151(61%)

16

-

74

18(24%)

89

75(84%)

69

58(84%)

〈표 4〉 지방세로 인건비 미해결단체 현황(2003년 예산)

(단위 : 단체수)

구  분
2003년도 예산액

(일반회계)
2003년도 지방세 지방세 비중

계 763,026 288,165 37.8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86,600

 90,626

198,223

193,402

117,530

 76,645

 76,082

 58,666

 80,992

 47,285

  9,816

 15,323

87.9

64.7

40.9

24.5

 8.4

20.0

  ※자료 : 행정자치부,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표 3〉 지방재정중 지방세 비중
(단위 : 억원, %)

 ※ 자료 : 행정자치부, 2003년도 지방자치단

체 예산개요2)

둘째는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지방세의 

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단체간 불균형이 

극심하다는 문제이다. 〈표 3〉은 2003년도 

지방재정(일반회계)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각 자치단체별로 비교한 것인데 지

방재정 전체에서는 지방세가 37.8%를 차지

하고 있으나, 이를 단체유형별로 보면 시지

역은 24.5%, 자치구는 20.0%를 점하는 수준

으로 2할 자치라는 악명을 벗기는 힘들 것

2)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총 250개 단체이나 이 통계상의 

248개는 계룡시와 증평군이 설치되기 전의 통계이다. 

이다. 특히 군지역의 평균은 8.4%에 그쳐 1

할 자치도 안 된다는 결론이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248개 지방자치단체

중 151개 자치단체가 지방세 수입으로 자체

공무원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

다. 특히 군은 89개 단체중 75개 단체(84%), 

자치구는 69개 단체 중 58개 단체(84%)가 

지방세로 인건비에도 충당하지 못하는 현실

이 다음 〈표 4〉에 잘 나타나 있다.

셋째, 위에서 살펴본 지방세의 수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립하여 살림을 꾸려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국가는 지방교

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으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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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재원을 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보면 가장 중

요한 부분이 자주재원의 확보에 있다. 이와 

같은 자주적인 지방재원의 확보는 지방세가 

기본이라는 점에서 보면 재정조정기능은 될 

수 있는 한 필요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 지

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공유재원

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의존재원이며 자주재

원은 아니다.3)

그런데 참여정부의 재정개혁의 방향을 보

면 지방양여금의 일부를 지방교부세로 전환

하는 등에 대한 재정개혁을 하면서 지방소

비세 등 지방세의 세원확충은 필요성만 강

조하고 있는 점을 보면 지방재정의 자주성

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빈약하다 못해 세입

과 세출의 괴리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도 중앙과 지방의 조세사용 비중을 

예산편성내용에서 살펴보면 총 조세의 80%

를 차지하는 국세 113조 6,152억원 중 지방

자치단체의 교부세 등 지방재정으로 29조 

3,414억원, 교육교부금 등 교육재정으로 20

조 8,349억원이 이전되어 순수한 국가재정

에 사용되는 조세수입의 비중은 44.5%인 63

조 4,389억원으로, 조세수입은 국세 대 지방

세가 80 : 20 이면서 실제사용액은 교육재정

을 합쳐 국가와 지방이 45 : 55로 반전되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와 지방

세의 조세배분이 국가 8대 지방 2로 되어 

3) 自治体 財政基礎의 確立(日本), 내무부세제과 편역, 

1997. 10. p. 122

있으나 세출단계에서의 실질배분은 약 4 : 

6으로 역전되어 있다. 이러한 수입과 지출에

서의 조세배분의 괴리를 축소하여 세입의 

자치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게 하

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확충이 무엇보다 요

구되는 사항이다. 

그렇다고 하여 당장 지방세만으로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을 감당하게 하기에는 지방자

치단체간의 세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지방교부

세가 개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 안정적

인 행․재정운영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지방

자치제도를 유지하는 근간적인 제도의 하나

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재정조정과 재

정보장을 목적으로 한 이 제도는 어디까지

나 지방자치제도 전체의 틀 속에서 보면 지

방세제도의 보완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방교부세제도가 매우 충실하게됨에 

따라 지방세가 없어도 지방교부세만 있으면 

좋다는 안이한 발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나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방자치의 쇠퇴이며 지방자치를 거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의 공통의 고유재원 내지는 일반재원으로 

일컬어지나 이는 국가로부터의 교부금이며 

의존재원임에 틀림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재원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입에

서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비율이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에 비하여 매우 높게 차지하

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하

여 지방재정 전체에서 차지하는 지방세의 

위치를 부정하여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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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침 참여정부에서 세계적으로 확산되

고 있는 지방분권화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

인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때에 맞추어 지방

자치, 즉 지방분권화에 필수적인 재정자주화

를 위해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간 세원불균

형 분포, 즉 세원의 보편성 미흡을 이유로 

미루어 왔던 지방세원 확충을, 모든 지방자

치단체가 자주재원인 지방세를 고루 확보하

기 위하여 공통의 세원을 추구하는 것에 문

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수의 지역적 격차

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

역간 특수세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방자

치단체의 세수까지 억제하면 안 된다는 것

이다.4)

이렇게 볼 때 지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

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세체계의 합리적개

편 로드맵속에 국세와 지방세를 통한 전체 

조세부담율은 조세중립성을 지키되 지방교

부세를 비롯한 정부가 이전하는 재원은 줄

이는 한이 있더라도 지방세의 결점인 재산

과세 중심체계의 보완에 필요한 소득․소비

과세의 확충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할 것이다.

2. 지방세 세목간 세원의 크기 격차 

심화

현행 지방세의 세목은 보통세 12개세목, 

목적세 5개세목으로 모두 17개로 되어있다. 

그런데 〈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세액규

4) 「地方分權化と 地方稅財政」,  和田八束 編著, (日本

評論社, 1993 10), pp. 14-16

모가 1조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목이 8개 

세목이나 되며, 특히 농업소득세는 총 세수

규모가 20억원에 불과한데도 하나의 세목으

로 존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조세전체

의 규모에서 볼 때 2003년도 지방세예산 규

모는 28조 8,165억원인데 이는 국세인 부가

가치세의 세수가 34조 1,222억원인 점에서 

보면 부가가치세 하나의 세목이 차지하는 

세수보다 지방세 17개 세목에서 징수되는 

세수가 적다는 점에 주목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의 세원배분은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

한법률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

물건이 중복되는 여하한 명목의 세법도 제

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독립세주의를 

지향하면서 세원의 보편성원리에 맞는 재산

과세는 지방세로, 지역간 편중이 심한 소

득․소비세는 국세로 배분한데서부터 발생

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독립세는 다른 세와

는 관계없이 독자적인 입장에서 과세하는 

세이므로 지방재정의 자주성 확보라고 하는 

요구에 적합한 세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세에서는 포착하기 어려운 특수한 세원을 

포착해서 국민의 총 부담의 적정화에 기여

할 수 있고 또한 국세의 세원을 침해하지 

않고도 비교적 충분한 세원을 파악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세가 중요한 세

원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지방독립세는 남

은 영세한 세원의 섭렵에 행정력을 집중해

야하는 폐단을 면할 수가 없다는 점에 유의

        연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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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세 42,835

보 통 세 등  록  세 62,173

(116,683) 면  허  세 608

레  저  세 11,067

도    세

(158,275) 목 적 세 공동시설세 3,941

(41,592) 지역개발세 964

지방교육세 36,687

지 방 세
(288,165) 주  민  세 38,440

재  산  세 8,276

보 통 세 자 동 차세 17,388

(110,707) 주  행  세 10,562

시 군 세 농업소득세 20

조  세
(123,997) 도  축  세 454

담배소지세 21,635

(1,424,317) 종합토지세 13,932

목 적 세 도시계획세 8,790

(13,290) 사 업 소세 4,500

과년도수입 5,893

내 국 세 소  득  세 201,574

(898,598) 직 접 세 법  인  세 216,243

국    세 관    세 (426,524) 상  속  세 8,707

(1,136,152) (71,820)

교 통 세 간 접 세 부가가치세 341,222

(105,612) (447,196) 특별소비세 50,309

교 육 세 주      세 30,919

(39,329) 증권거래세 24,746

농 특 세

(20,793) 인  지  세 5,455

과년도수입 19,423

※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세개요, 2003.

할 필요가 있다.5)

〈표 5 〉2003 조세 규모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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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영세한 독립세만으로는 지방분

권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확

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도 1961년도 말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될 

당시의 경제, 사회 등 제반여건과 현재의 지

역경제 등의 발전상태가 엄청난 차이가 있

을 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도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세원을 공유하는 형

태가 일반적인 점을 감안할 때 세원배분의 

틀을 다시 짜야될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

된다.

여기에서 1961년 당시와 현재의 경제여건

의 변화를 단편적으로 비교해보면 그 당시

는 원조의존형 경제에 머물러 있는 단계였

고 고작해서 농업에 필요한 충주비료공장을 

설치하는 수준으로 전형적 후진농업국가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모습이었다.6) 그

런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지속적인 추진

과 수출의 확대 등의 노력에 힘입어 2000년

대의 경제를 1960년대와 비교하면 수치적으

로 계량화하기에는 어색할 정도다. 아무튼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10위권에 진입하였고 

각 지방에 산업단지의 조성과 산업구조가 1

차 산업인 농업위주에서 3차 산업으로 이행

된 현 시점에서 볼 때 중앙과 지방의 세원배

분도 이러한 여건에 맞추어가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5) 이상희, 「지방세개론」, 보문출판사, 1979, p. 29

6) 충주비료는 1955년 9월 5일 건설에 착공하여 

1961년 4월 29일에 완전 가동되었다.(유한성, 「한

국경제사」, 광교, 2002, p.149)

그리고 외국의 예를 살펴보아도 우리나라

와 같이 재산과세에 편중된 국가는 드물고 

대부분 세원을 공유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7)

구 분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 기 타

한국(’03)

일본(’98)

미국(’98)

독일(’98)

13.3

47.2

40.4

49.6

15.2

19.8

22.4

6.8

48.5

31.1

4.4

5.4

23.0

1.0

32.8

38.2

※자료 :

   1) 한국은 2003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 외국은 2000 OECD통계, Revenue 

Statistics (미국, 독일은 주정부) 

〈표 6〉 지방세의 성질별 비중 비교

(단위 : %)

  

이와 같은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국가와 

지방의 세원배분은 정형화된 것은 없으며 

또한 세원의 보편성, 안정성 등 고전적인 지

방세원칙을 고집할 때도 지난 것 같다.

지방분권의 추진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이

를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세원의 지역간 편제로 인한 세입

의 불균형을 이유로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

하기보다는 지방교부세 등 재정조정재원의 

활용을 염두에 두고 지방분권을 논의한다면 

7) 세계 각국의 지방세원 구성을 유형화하여 분류해보면 

① 영국 등과 같은 자산과세 중심형 ② 소득세는 국

세로, 일반소비세는 지방세로 하는 미국형 ③ 북구의 

지방소득세 중심형 ④ 소득세와 일반소비세도 국가

와 지방의 공동세화 하고 있는 독일형 방법이 있다고 

본다.

        연구
제도



지방세 세원구조 이대로 좋은가

141

구  분 세      목
2003년

예산액(억원)
비중(%)

계 17개 세목 288,165 100%

◦소득과세(2)

◦소비과세(4)

 주민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도축세, 주행세

38,460

43,718

13.3

15.2

◦재산과세

  - 보유과세(4)

  - 거래과세(2)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취득세, 등록세 

139,947

(34,939)

(105,008)

48.5

(12.1)

(36.4)

◦기  타(5)
 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60,147 21.0

◦과년도수입 5,893 2.0

※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실

〈표 7〉 2003년도 지방세 성질별 세수구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시책이 될 것이다. 그러

므로 지방세의 대부분이 재산과세에서 수입

되는 세제를 과감히 고쳐 소득, 소비에 대한 

세원을 지방세에 배분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서, 이삭줍기에 상당하는 현 지방세 세목의 

통폐합과 세목의 간소화를 강력히 추진함으

로서 자주재원의 확충도 이룩할 수 있을 것

이다.

3. 재산과세의 편중으로 인한 

지방세 자체모순 발생

「전국적으로 세원이 보편적으로 분포되

어 있는 것을 지방세로, 지역적 편재가 심

한 것을 국세로 한다」는 원칙에 의거 배분

된 현행 지방세의 세원구성은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도 

지방세 예산액 중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재산과세의 비중이 48.5%로 지방세수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산과세 중 거래과세와 보유과세의 비중을 

살펴보면 거래과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10

조 5,008억원인데 비하여 보유과세인 재산

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의 

세수는 3조 4,939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보

유과세 중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

세를 제외한 보통세로서의 보유과세인 종합

토지세(13,932억원)와 재산세(8,276억원)는 

2조 2,208억원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문제점은 먼저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이중과세 문제이다. 그런데 등록세는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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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통거래와 관련해서 징수하는 유통세라

는 점에서 취득세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등

록세가 유통거래에 수반되는 부수행위인 등

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인데 반

해 취득세는 재산의 유통거래 자체를 직접 

포착하여 과세하는 조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8)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으로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두 

가지 세목을 동일한 지방세로서 과세시점도 

최대 30일이내에 모두 납부해야하는 제도로

서는 과세대상의 동질, 과세권자의 동일주

체, 조세성질의 동질성 등에 대해 특별히 반

론을 제기할 명분을 찾기 힘들 것이다. 또한 

등기, 등록사무가 국가사무인 점등으로 일본

은 등록면허세, 독일은 거래이전세 등의 명

목으로 국세에서 과세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 설치이전까지는 국세로 존치해 

8) 이상희, 「지방세개론」, 보문출판사, 1979, p. 432.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 이동하는 경제적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인 면에서는 유통세에 속하며, 법률

적인 면에서는 행위세에 속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담세력의 노출에 따른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적합하지 못한 표현으로 보며, 취득의 이면에는 다른 

자산의 포기가 따를 수 있어 어떤 의미에서는 자산의 

교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수익세로서 

부과하는 재산보유과세와의 상호보완세로서 보아야 

할 것으로 안다. 

    등록세는 일종의 수수료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수

수료와 유사한 성질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등록세

가 단순한 수수료라면 가격 또는 채권금액 등에 따라 

세율을 달리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등기 

또는 등록을 담세력의 간접적인 표현으로 과세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라 할 것이다.

오던 것을 지방세였던 유흥음식세를 부가가

치세로 통합하면서 그 대체재원으로 등록세

를 지방세로 이관하였던 사실을 볼 때 등록

세는 국세로 다시 이관하고 이에 상응한 소

비세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다.

다음으로 지방세 자체내에서 거래세를 낮

추고 그에 따라 경감되는 세원을 보유세로 

충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이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2003년도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수예상액은 10조 

5,008억원인데 비하여 보통세로서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세수예상액은 2조 

2,208억원이다. 그리고 취득세(2%)와 등록

세(3%)의 세율은 총 5%로서 이를 1%만 낮

추는 경우를 단순하게 가상해보면 세수의 

감소가 약 2조 1,000억원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보유세를 한꺼번에 약 95%를 인상해

야 감소재원의 충당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재산보유과세는 소득세나 법인세

와는 달리 재산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

는 조세로서 조세부담능력의 문제가 발생하

기 때문에 그 부담은 당해 자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납부할 수 없을 만큼 과중한 것이어

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이다. 그

리고 재산보유과세는 소유한 사실에 대하여 

매년 과세되므로 재산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계산되는 미실현소득을 관념하지 않고 지난

해 보다 얼마나 인상되었느냐 하는 것이 모

든 납세자의 관심의 중심이 되는 것이며, 매

년 일시에 1,300만명 이상의 납세자에게 고

        연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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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는 것이므로 1세대 당 4명가족을 예상

할 경우 결국 모든 국민의 관심사로 직결되

기 때문에 납세자의 불평이 고조될 수도 있

다는 것이다.9)

이점에서 생각나는 것은 미국에서 1970년

대 말부터 1980년대에 걸쳐 일어난 「납세

자 반발」이라 불리우는 현상이다. 미국에서

는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평가를 시장가격

에 맞추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으

며,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평가를 시장가

격 그대로 인상하려 했기 때문에 1978년에 

proposition 13호가 주민의 직접청구에 의해

서 가결되고, 평가가액을 1975년 당시의 것

으로 소급하고, 그 시점의 시장가격을 기준

으로 1%한도와 매년 2%의 인상한도가 설

정되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수입이 급

감하여 공공서비스를 줄이는 일이 있었는데 

그 후에도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도가 다른 주(州)에서도 도입

되었다.10)

이와 같은 점들을 미루어 볼 때 지방세제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

세를 인상하는 문제는 지방재정의 기본적인 

9) 많은 국가에서 재산세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재

산세과세대상 물건의 가격변동에 맞추어 적기에 평

가를 해야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의 up-date가 미흡

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재산세가 국민들로부터 매우 

인기가 없는 조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평가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적정한 시기에 

평가를 하지 않고 갑자기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재

산세가 급상승하기 때문에 이는 곧 조세저항과 연결

되기 쉽다.(류금렬, 전개서, p 49)

10) 류금렬, 「선진국의 지방세제도」, 한국지방세연구

회, 2001, p. 141

수요충족이 불가능한 점 때문에 실현이 어

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보유세의 과

표인상과 더불어 형평조정을 점진적으로 추

진하면서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조정을 적

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으

로 생각된다. 

4. 목적세 운영 불합리로 인한 

중복과세 등의 문제

지방세의 목적세로는 도시계획세, 소방공

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

세 5개 세목이 있다. 목적세는 공공행정에 

있어 중요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

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

는 것이므로 목적세 설치를 위해서는 편익

과 부담이 연계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지방세에 설치된 목적세 중 지방교

육세와 지역개발세 중 컨테이너에 대한 것

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재원화 되고 있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목적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특정사업을 위하여 

수익관계에 있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세는 납세자의 수익정도에 대응

하여 부과되어야 하며, 수익의 범위를 초과

할 수도 없고, 그 재원을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은 목적세의 역할보다는 세수확충의 수

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다.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의 경우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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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의 보유과세에 부가되어 과세하면서 

동일과세대상, 동일과세표준을 활용하며, 고

지시에도 동일한 고지서에 병기하여 과세하

고 있다. 그 결과 중복과세의 문제가 발생하

고 세목수만 많아져 조세체계만 복잡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세체계 간소화와 중복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재원화 되고

있는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재산할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흡수․통

합하여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11) 그러나 이러한 목적세가 설

치된 것은 어떤 특정한 행정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게되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비

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과 특정한 사업

이나 행정서비스의 재원을 창출해줌으로서 

이러한 사업이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진행

되거나 공급되는 점 및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서 사용되는 재원마련을 위한 목적세의 설

치는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기 쉽다는 목

적세의 정당성에 비추어 보면 목적세를 재

산세와 종합토지세에 통폐합하는 것보다는 

목적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를 새로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12)

이와 같은 목적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목적세를 그 목적에 효

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재원과 차

별화된 특수사업의 수행을 위한 특별회계를 

11) 이영희․라휘문, 「지방목적세의 평가와 효율적 운

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p. 51

12) 류금렬, 「전게서」, p185

설치하여 재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점이

다.13)

둘째는 목적세는 그 도입당시에 시도했던 

목적사업이 완료되면 징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 결국 일반재원을 충족하기 위함이라면 

보통세로 과세하여야 하고, 목적세는 특정목

적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일정기간 동안 징

수하는 것이므로 해당 목적사업이 충족될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더 이상 징

수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사업의 종결여부를 

검토하여야한다. 이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일몰법(sunset-law)이다.14)

 셋째는 지역개발세는 컨테이너에 대한 

과세가 종결되면 보통세로 전환하여 법정임

의세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된다. 법정임의세는 일본의 법정외세와는 달

리 세목과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제한세

율) 등을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과세대상지

역 결정, 제한세율적용의 범위설정, 부과징

수의 방법 등은 자치단체가 결정토록 하는 

과세자주권의 범위확대에 기여토록 하는 것

13) 특별회계의 설치요건은 예산회계법 제9조 제2항에서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

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

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

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한다”

라고 되었다. 

14) 이영희․라휘문, 「전게서」, p. 153

      일몰법(senset-law)은 주로 예산제도의 발달에 

기인한 것으로 1976년 미국의 콜로라도주에서 법제

화되어 현재 대다수 주에서 채용되고 있다. 그 요지

는 태양이 반드시 지듯이 행정기관이나 사업에 대

해서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의회가 공청회를 열고 

재검토하여 존속의 필요성이 증명되지 않는 한 폐

지하는 예산편성방식이다.

        연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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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다.15)

5. 과세자주권 활용방안 미진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세법상 과세자율권 

활용방안으로는 제한세율 제도, 법정임의세

제도16), 토지․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일정범위 내 자율결정권 등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제한세율 활용은 지역개발세의 컨테

이너에 대하여 부산시에서, 수자원․지하자

원에 등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초과세율을 

적용하는 것 이외에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구역내의 모

든 과세대상에 대해 법정보통세와 동일하게 

과세함으로써 임의세의 기본을 살리지 못하

고 있으며, 토지․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

액 자율조정권은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저항을 염려하여 활발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뜻에 따라 스스로

의 판단과 책임으로 과세자주권을 활용하는 

것은 그것을 계기로 주민의 수익과 부담의 

대응관계가 보다 명확하게 의식되도록 하여 

주민의 지방자치에 관한 관심과 참여의식의 

제고가 기대되는 등 지방분권에 이바지하는 

15) 일본「지방세지」, 2001. 12, 「과세자주권활용 연구

회 보고서」중 제3 「독일, 프랑스에서의 과세자주

권 활용상황에 대한 조사」내용임.

16) 현행 지방세법상의 법정임의세로는 도시계획세가 대

표적이다.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에서 “도시계획

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

해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이를 고시하

여야한다”고 되어있다.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부담의 공평성, 지역경제의 개방성

은 과세자주권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과세자주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국가는 없

으나 부담의 수평적 공평성이 강조된다하더

라도 과세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한, 국

가에 의한 과세자주권의 완전통제는 지방자

치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대한 

해소책은 과세권자에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라도 재량권을 부여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존

중을 위해서는 지방세법상의 세율을 자주적

으로 설정하는 것과 법정임의세제도 활용의 

확대에 있다하겠다.

먼저 지방세법상의 세율을 자주적으로 설

정하는 문제이다. 세율의 자주적인 설정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부담이 지역에 따라 불

균형하지 않도록 주된 지방세의 세율을 지

방세법으로 표준세율을 법정화하여 표준적

인 세수는 이에 따라 확보하게 하고, 재정상

의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초과세율 

등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제도로 마련되어 있다.17)

그러나 2003년도 세입예산규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예산중 지방세가 차지

하는 비중이 도는 40.9%, 시는 24.5%, 군은 

8.4%, 자치구는 20%로서 너무 열악한 수준

17)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4의2호에서 표준세율은 “지

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할 

세율로서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

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주민세, 재산세, 지역개발세 

등 많은 세목에서 표준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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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여기에 초과과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정상 도움을 주기보다는 납세의무자와의 

마찰만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18)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등 재정상 

특별한 사정에 따른 필요한 재원을 초과과

세로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단

체에 대해서는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지

18)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초과과세를 하고 있는 상황

을 1999년도 결산에서 단체수와 세액을 살펴보면 

시정촌의 약45%가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개

인균등할에는 22단체, 법인균등할에 578단체, 법인

세할에 1,446단체가 적용하고 있으나 소득세할에는 

적용하는 단체가 하나도 없다. 이는 법인은 선거권

이 없으며 이로 인한 조세마찰도 심하지 않다는 점

이 고려된 것 같다.

※ 초과과세 상황(일본)

(단위 : 백만엔)

구  분
1998년도 1999년도

단체수 세 액 단체수 세 액

도도부현

도부현민세법인세할

사업세법인분

-

46

7

187,349

93,786

93,653

-

46

7

162,767

81,947

80,820

시정촌

시정촌민세

  개인균등할

  소  득  할

  법인균등할

  법 인 세할

고정자산세

경자동차세

광  산  세

입  탕  세

-

1,469

25

-

585

1,453

279

32

14

2

294,926

253,361

24

-

14,290

239,048

41,069

436

32

28

-

1,463

22

-

578

1,446

279

34

14

2

266,823

223,930

27

-

14,020

209,884

42,419

439

11

24

합  계 - 482,275 - 429,590

※자료 :지방재정백서, 총무성편, 2001, pp. 290-291

방교부세 또는 재정보전금으로 충분한 인센

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초과과세

제도의 활용을 유도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부

응하는 과세자주권의 운영이 정착할 수 있

도록 해야할 것이다.

둘째는 조세는 공적서비스에 필요한 재원

을 조달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능이 되겠으

나, 지역적인 특수세원의 지방재정화, 특정

한 정책실현과 특정한 행위의 억제,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정외세를 창설하는 

것도 지방자치의 원리에서 보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법정외세는 특정지역의 특수세

원에 대해 그 지역의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정책적인 이유로 법정세 

이외의 세원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

당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설치

하는 것이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

사정을 감안하여 ① 원인자 부담, 수익자 부

담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 ② 지역별 특별한 

세원이 존재하고, 법정세목과의 관계를 고려

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당한 경우 등에 활용

되는 것으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

문제 등의 정책목적을 위해 그에 상응한 세

를 과세하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는 등 지

방자치에 있어 큰 의의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정외 세목창

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인정되지 않고 

있다.19)

19) 한국헌법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

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일본헌법 제84조에

서는 “새로이 조세를 부과하거나 조세를 변경하고

        연구
제도



지방세 세원구조 이대로 좋은가

147

그러므로 법정외세 대신에 법정임의세의 

창설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다. 법정임의세라함은 현행 지방세법에 규정

된 도시계획세와 같이 세목과 과세대상, 제

한세율 등을 법정화하고 과세지역의 선정, 

제한세율의 적용범위 책정, 과세여부의 결정 

등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우리헌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즉 “조세의 종목과 세

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원리에도 맞고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상의 자치도 국가가 정한 

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과세자주권에 대한 일본의 법

정외세 외에 다른 나라의 예를 살펴보면 먼

저 독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원

의 배분에 대해서는 공동세로 배분 받는 것 

외에 독립세로서는 물세인 영업세 및 부동

산세와 함께 지역적소비세․지출세를 과세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20)

이 경우 영업세 및 부동산세의 세율은 시

자할 때는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본은 법률이 정하는 조건을 

일본지방세법에 규정하여 자치단체가 법정외세를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법률의 범위에 조례가 포함되는지 등의 논

란 때문에 결론을 못보고 있는 실정이다.

20) 독일기본법 제105 제20항은 「州는 지역적소비세․

지출세가 연방법에서 규율된 세와 같은 종류의 것

이 아닌한 또 그 한도에 있어서 이러한 조세에 대해 

입법할 권한을 가진다」고 하고, 제106조 제6항에서

는 「물세의 수입은 시군에 귀속되며 지역적소비

세․지출세는 시군 또는 주의 입법기준에 따라 시

군 조합에 귀속한다. 시군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물세의 세율을 확정할 권리가 부여되는 것으로 한

다」고 되어있다.

군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지역적소비세․

지출세는 각 주의 공조공과법(公組公課法)

에 따라 시군 조례에 의거 독자적으로 과세

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 일본의 법정

외세와 유사한 제도로 되어있다.

시군이 독자적으로 과세하는 지역적소비

세․지출세로는 현재 오락세, 견세, 부차적 

주거세, 수렵세, 음료세 등이 과세되고 있으

나 세수는 미미한 실정이나, 견세에 의한 개

의 숫자억제, 오락세에 의한 풍기시정을 유

도하는 등 정책목적의 활용에 의의가 있다

고 보고 있다.

둘째는 프랑스의 지방세로서 시군은 4개

의 기간세(주거세, 기건축지세, 미건축지세, 

직업세)외에 법정임의세로서 공공교통기관

세, 가정폐기물수집세, 체재세, 광고관계세, 

스키장리프트 등 설치세, 전기세 등 여러 종

류의 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 

법정임의세는 시군재정상황외에 자치의 발

로로서 지역상황에 따라 활용되고 있다.

법정임의세 중 가정폐기물수집세에 대하

여는 실제의 회수․처리비용과의 균형을 맞

추어 세수를 정한 후 세율을 결정하는 방식

으로 되어있고, 체재세는 관광객의 지불에 

따른 과세와 정액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광고에 관한 세에 있어서는 면적에 대해 과

세하는 것과 임대료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21)

21) 일본「지방세지」, 2001. 12, 「과세자주권활용연구

회 보고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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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종합의견 및 맺는 말

지방자치가 부활된지도 어언 성년의 나이

에 가까워져가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지방

분권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가

운데 우리나라도 참여정부의 주요개혁 과제

중 하나로 지방분권 추진이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지방세 세

원구조도 지방분권화의 정신에 알맞게 변화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변화의 기본방향을 

나름대로 몇 가지 짚어보면,

먼저, 국세와 지방세의 모든 세원에 대해 

소득, 소비, 재산에 대한 과세가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재조정하는 혁신적 개혁이 필요

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지방교부세 등 재정조정제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지방의 자주적 재정운영 능

력을 배양하는 차원에서라도 먼저 자주재원

인 지방세를 최대한 확충시킨 후 모자라는 

부분은 지방교부세 등 재정조정제도의 운영

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제도의 개혁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지방세법 테두리 내에서 재산과세의 

과다로 인한 문제는 조세의 연혁적 관점을 

살펴 지방세 내부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말

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의 차원에서 

과감히 개선해야될 것으로 본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의 활성

화를 위해서는 주민의 호응과 더불어 국가 

및 상위자치단체의 특단의 배려가 있어야 

될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에 대한 의식의 고취를 위한 노력도 아

울러 필요한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

한다.

끝으로 지방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

주성, 자율성은 지방세법 내에서의 문제로만 

검토될 것이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 국가사

무와 지방사무의 배분 등에 대한 문제를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사무처리의 권한과 그에 

따른 경비부담의 주체 및 그 사실관계를 명

확히 하여 이에 따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원이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단체

에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인지를 사려 깊

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히 지

적해 두고싶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분권 개혁 속에서 지방

세원을 어떠한 형태로 얼마만큼 충분히 확보

하는가가 이번의 분권개혁의 성공여부가 좌

우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

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연구
제도


